
인천정유, 파산위기 몰려 조마조마!
산업은행 , 인가 반대에 손들어 … 권리보호조항 적용 시 기사회생 가능

법정관리 인가를 추진중인 인천정유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가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전체 채권의 22.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를 갖고 있는 정리담보권은 비율이 62.2%에 달한

다.

인천정유가 마련한 정리계획안이 통과돼 법정관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리담보권자의 75%, 정리채권자는

67%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3월17일 표결에서 찬성 비율이 정리담보권자 35.9%, 정리채권자 67.3%에 불과했

다.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천정유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3월25일 이를 최종 결

정한다.

채권단은 법원이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정유 회생을 위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지법이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정유의 법정관리를 인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로 권리보

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기사회생한 사례도 있다.

2001년 11월 기업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고려산업개발은 정리담보권자에 대해 47.509%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주요 담보채권자들이 회사 청산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 상의 권리보

호조항을 들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인천정유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채권단이 법정관리 인가에 표를 던졌고 관할 법원 역시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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